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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실증 연구의 성과, 한계,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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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주거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핵심 생활환경으로서, 건강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결

정요인이다.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가 단순한 물리적 거처나 자산을 넘어, 개인의 사회경

제적 위치이자 건강불평등을 형성하는 구조적 조건임을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내 주거–건강 관

련 실증 연구를 물리적 주거환경, 주택소유와 주거비 부담, 공공주택과 사회적 낙인, 인구집단별 

이질적 영향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주거의 개별 요소가 신체적·정신

적 건강과 연관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왔으나, 이들이 생애주기, 소득, 고용과 같은 인구학적, 사

회경제적 요인과 교차하여 건강불평등을 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또한 

비정형주택 거주자와 노숙인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집단은 통계와 연구에서 배제되어왔으

며, 주거급여나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주거정책 중재 개입의 건강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본 종설은 이러한 공백을 확인하고, 주거를 개별적 위험 요인이 아닌 삶의 조

건을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환경으로 재개념화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나아가 주거정책과 중재 개

입을 평가하는 연구로의 확장을 통해, 한국의 건강형평성 정책에서 주거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

김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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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그간 건강형평성 분야에서는 젠더, 인종, 소득, 고용상

태 등 개인의 인구학적 상태 혹은 사회경제적 위치가 건

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건강의 사회적 결

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으로 개념화되며, 

각각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전달하는 메시지는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

나 생물학적 특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사회적·경제

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 메시지

는 인간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 기본적 생활환

경인 주거(Housing)에도 적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주거를 단순한 물리적 거처에 한정하지 

않으며, 건강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생활환경으로 개념화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내부의 물리적 조건, 점유 형태

와 주거안정성, 주거비 부담과 재정적 압박을 주거의 핵

심 차원으로 삼되,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실내 환

경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린·지역 환경을 포

함한 주거환경까지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주거를 건강의 결정요인으로 파악해온 선행 

연구의 다차원적 개념 틀에 이론적 근거를 둔다(Swope 

& Hernández, 2019). 본 논문은 이러한 이론적 틀에 기반

하여 주거의 다양한 요소들과 건강의 관계에 대한 국내 

실증연구를 검토하고 각 범주에서 확인되는 성과와 한계

를 종합하여 향후 주거–건강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주거의 다차원적 요소와 건강의 관계		
: 경로와 메커니즘 

주거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나 쉼터를 넘어, 개인이 

하루의 상당 부분을 보내며 심리적 안정,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는 핵심 생활 기반이다. 나아가 면적·채광·환기·단

열과 같은 건축적 요소뿐 아니라 임대료와 주거비 부담 

등 경제적 조건, 점유 형태와 주거권 보장 수준을 포함한 

제도적 맥락까지 포함한다. 다시 말해 개인이 ‘어디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으로서 주거를 강조할 당위성을 지닌다

(Dunn, 2002; WHO, 2018).

주거와 건강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크

게 두 가지 접근이 발전해왔다(Rolfe et al., 2020; Shaw, 

2004; Swope & Hernández, 2019). 첫 번째 접근은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영향에 주목한다. 초기 연구들은 난방 부족, 단열 미흡, 

습기, 환기 문제와 같은 열악한 주택 내부 환경이 감염병 

위험을 높이고, 요리·청소 등 일상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

을 주며,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해왔다(Evans, 2000). 이는 산업화와 급속한 도시화 과정

에서 다수의 인구가 과밀하고 위생·설비 수준이 낮은 주

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었던 역사적 맥락과 맞닿아 있다.

두 번째 접근은 주거가 사생활 보호, 심리적 안정 등 다

양한 정서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다(Shaw, 2004; 

Dunn, 2002). 이 맥락에서 주택소유(Homeownership)는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자원이다. 자가보유자는 임차인

에 비해 지역 편의시설이나 커뮤니티 자원에 대한 접근

성이 높고, 심리적 통제감과 장소 애착(Place attachment)

을 형성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삶의 만족

도가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내 집 마련을 통해 확보된 자

산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경제적 완충 장치(Financial 

cushion)가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상쇄해준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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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주거비 지출은 비탄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Housing 

affordability stress)이 커질수록 식비·의료비 등 건강 유

지에 필수적인 영역에서 소비를 줄이게 된다. 결과적으

로 필수 의료의 미충족과 영양 저하를 통해 건강 악화 위

험을 높이고, 동시에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를 가중시킨다. 그 결과 우울과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III. 주거와 건강형평성 관련 국내 실증 연구 

1. 물리적 주거환경

한국 사회에서 물리적 주거환경은 최저주거기준을 중

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왔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의 주

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물리적·

기능적 요건을 국가가 설정한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

른 최소 면적을 비롯해 주택의 구조적 안전성, 위생 설

비, 급·배수 및 난방과 같은 기본 설비의 확보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Park & Kim(2023a)

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우울 

증상이 증가하고 삶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결

과를 보여주었다. 동일한 주거환경 노출이라 하더라도 

생애주기별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은 주거환경과 건강의 관계를 단기적-정태적 시각이 

아닌, 생애과정적 관점에서 재해석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도 한다.

Lim & Kim(2020)은 질적 연구를 통해 취약한 주거환

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개인 공간

의 부재, 반복적인 사생활 침해, 학습공간 부족은 아동의 

정서 발달과 자존감 형성을 저해하고, 집중력과 사회성 

발달의 어려움, 일부 아동에게서는 학습된 무기력감으로 

이어졌다. 임승학과 장희순(2017)은 주거면적과 환기·채

광·난방 등 설비의 적절성, 소음·진동·악취와 같은 생활

환경 요인이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의 

유병과 유의하게 연관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아파트 단지 중심의 주거 형태가 일반적인 한국 사회에

서, 강기원 등(2009)은 주택 내부 설비 수준뿐 아니라 단

지 차원의 유지·관리 상태와 주변 근린환경 역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물리

적 환경의 특성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도시 공간 내

에서 불균등하게 분포되는데, 의료·여가·문화시설과 같은 

자원은 고소득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교통 혼잡과 소음 

등 부정적 환경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 집중되

는 경향을 보인다(김지영과 김은정, 2019; 구나은, 2022). 

2. 주택소유와 주거비 부담 

한국 사회에서 주택소유는 노후 준비의 기반이자 계

층 이동의 출발점, 가족을 책임지는 능력을 상징하는 지

표로 기능해왔다(Park & Seo, 2021). 즉, 주택소유가 삶

의 안정감과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가족에 대한 책

임을 수행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주택을 마련하기 전의 준비 단계에서는 언젠가는 내 집

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목표 지향성이 삶의 만족을 

높이는 예기 효과(Anticipatory effect)가 관찰되며, 실제 

소유 이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긍정적 정서가 안정적으

로 유지되었다(Park & Kim, 2023b).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주거비 부담에 의해 제

약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은 주택소유 여부 자체보다 

“감당 가능한 조건에서의 소유”가 건강에 더 중요한 결

정요인임을 일관되게 확인해왔다(Park & Kim, 2023b). 

최근 한국에서 나타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주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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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고금리·고가

격 시장에서 과도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한 소유자

는 소유 이후에도 안정감보다 부채 스트레스, 금리 변동 

위험, 장기 상환 부담에 대한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주택소유는 더 이상 심리사회적 자원이 아니

라 만성적 스트레스이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원천으

로 작동할 수 있다.

요약건대, 한국 사회에서 주택소유는 “주택을 갖는가”

라는 단순한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

떤 경로로, 어떤 비용을 감수하며, 어떤 금융 구조 속에서 

주택을 마련하는가”가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에 훨

씬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높은 집값

과 주거비 부담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여러 선진

국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으로, 주택소유를 단

순한 보호 요인으로 가정하는 접근의 한계를 시사한다. 

3. 공공주택과 사회적 낙인, 배제 

주택소유를 안정성과 사회적 지위로 규정하는 사회에

서, 시장에서 배제된 채 공공주택에 의존하는 집단은 더

욱 취약한 위치에 놓인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저소

득층, 신혼부부, 대학생, 노인 등 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집단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 권

리의 수혜자라기보다 잔여적 복지의 대상으로 분류되었

다(Ronald & Jin, 2010). 이는 공공주택을 시장 실패에 대

한 보완 장치로 한정해온 한국의 접근이 공공주택을 사

회적 혼합(Social mix)과 보편적 주거권 보장의 수단으로 

활용해온 일부 유럽 국가들과 상이함을 보여준다(OECD, 

2020).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공공주택 거주는 사회적 

낙인의 표식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공간적 

분리나 일상적 배제와 같은 차별 경험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크다. 

한수정과 전희정(2018)의 연구에서는 공공임대아파

트 거주자가 일반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우울 수준은 높

고 자아존중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공공주택 거주에 

수반되는 사회적 낙인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혼합주택단

지 내에서 출입문·계단 분리, 편의시설 이용 제한, 의사

결정 참여 배제 등 다양한 형태의 배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정신건강을 악화시키고, 흡연이나 음주 

증가와 같은 불건강 행위를 야기할 수 있다(Du & Park, 

2025; Jun & Han, 2020).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어디에 사

느냐가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배제 경험을 형성하고, 이

러한 낙인이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는 조건으로 작동함

을 알 수 있다. 

4. �인구집단별 이질적 영향: 동일한 주거, 다
른 건강 결과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

타나지 않으며, 특정 인구집단에서는 동일한 위험요인의 

노출이라 하더라도 건강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임차인은 주택소유자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주거비 부담을 지는 경우가 많고, 임대차 보호의 

한계로 거주 지속성 역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가 많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취약성은 소득 수준이 낮을

수록 환기나 채광이 부족하고 노후한 설비를 갖춘 열악

한 물리적 주거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이며, 건강 문

제를 더 악화시킨다. 

인구학적 특성별로도 그 관계가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데, 장애인의 경우, 동일한 주거조건하에서도 주거환경

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비장애인에 비해 보다 직접적

이고 강하게 나타난다. 이동성·일상생활 수행 능력의 제

약으로 인해 주거 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

으며, 동시에 취약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자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Park, 

Haseeb et al., 2024). 특히 실내 체류 시간이 길거나 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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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소음, 환기와 같은 환경 요소를 스스로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취

약한 주거환경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누적되면서 신체적 

기능 저하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연령과 성별 역시 주거-건강의 관계가 이질적으로 나

타나게 하는 조건이다. 고령층은 신체 회복력 저하와 함

께 일상생활에서 주거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추위·

습기·소음·부적절한 난방 및 환기와 같은 환경적 스트레

스에 특히 취약하다(Park & Kim, 2023a). 이때 주거비 부

담이 동반되면, 적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선

택지가 제한되어 건강 위험이 누적된다. 여성은 상대적

으로 높은 경제적 불안정성, 제한된 주거 선택권, 일상적 

안전에 대한 우려, 그리고 가사·돌봄 책임의 집중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주거조건이 악화될 때 더 큰 심리적 부담

과 건강 악화를 경험한다(Park & Seo, 2023). 동일한 주

거 문제가 집단에 따라 상이한 건강 결과로 이어질 수 있

음을 보여주는 실증 연구들은 주거와 건강의 관계를 단

일 인구집단을 넘어 성별, 연령, 사회경제적 지위, 주거 

점유 형태 등 다양한 집단 간 이질성을 세부집단별로 살

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IV. 한국의 주거-건강 연구를 위한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주거–건강 연구는 물리적 

환경, 주택소유, 주거비 부담, 공공주택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인구집단별 이질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

제를 다루면서 근거를 생산해왔다. 또한 다양한 2차 자

료와 양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주거조건이 신체적·정신

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왔다는 점은 국내 연구

들에서 확인되는 또 다른 강점이자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생산이 곧바로 주거–건

강 관계의 이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

들은 주거와 건강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에는 일정한 

성과를 보여왔으나, 주거조건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

며, 어떤 집단에서 어떤 조건들과 결합될 때 건강불평등

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연구의 한계라기보다는 국내 주

거–건강 연구 전반을 관통하는 제약으로 볼 수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기존 국내 주거–건강 연구의 주요 한계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단일 지표를 넘어선 주거불안정의 개념적 
확장

첫째, 국내 주거–건강 연구에서 주거불안정에 대한 개

념적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앞서 살펴보았

듯 국내 연구는 주거비 부담, 열악한 물리적 주거환경, 

주택 점유 형태와 같은 개별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을 축

적해왔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불안정한 주거 상태’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

적으로 부족했다. 

실제 삶에서의 주거불안정은 단일한 위험 요인에 국한

되지 않는다.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 지속

성에 대한 위협은 종종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만성적

으로 나타나며, 개인의 일상과 심리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험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월세나 관리비를 반복적

으로 연체하거나, 계약 갱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잦은 

이사를 경험하는 경우 역시 최근 두드러지는 주거불안정

의 중요한 양상이다. 또한 형식적으로는 주거를 확보하

고 있더라도, 임대차 관계의 불안정성, 주거환경을 개선

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의 제약, 예기치 않은 

퇴거 위험 등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장애

물이 되는 광의의 주거불안정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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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거불안정은 국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온 각

각의 개별 요인들을 넘어, 통계적으로는 단일 지표로 포

착되기 어려우나 일상생활에서 체감되는 다양한 요소들

이 얽혀 형성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주거불안정을 단편

적 지표가 아닌, 비용·환경·점유 안정성·거주 지속성 등 

여러 차원이 중첩되는 다차원적이고 과정적인 개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주거조건이 건강

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2. �사회경제적 조건과 교차하는 주거불안정과 
건강불평등

둘째, 주거조건이 소득불안정, 고용 불안, 돌봄 책임과 

같은 다른 사회경제적 위험 요인과 결합될 때 취약성이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제한적이었다. 이는 기존 

연구들이 주거조건의 평균적 효과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

개해왔으며, 주거 문제가 다른 사회적 위험 요인과 교차

하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

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한 주거조건이라도 

인구집단에 따라 건강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거조

건이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교차하며 취약성을 드러내

는 과정을 분석하는 접근을 고려해볼 수 있다.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중 불안정

(Double Precarity)’ 개념은 노동시장 불안정과 주거불안

정이 상호 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건강불평등이 형성되

는 경로를 잘 설명한다(Bentley et al., 2019). 불안정한 고

용과 낮은 소득, 단기 계약은 주거비 부담 증가와 안정적 

주거 확보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주거불안정

은 다시 노동 선택의 제약과 생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

키는 방식으로 상호 강화된다. 일례로 불안정한 고용과 

소득으로 인해 독립에 실패하고 부모의 집으로 되돌아가

는 이른바 부메랑 키즈(Boomerang Kids)는 두 영역의 불

안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집단이다(Arundel & Lennartz, 

2017). 한국 사회에서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정 속에서 

전·월세 중심의 주거 체계는 청년·신혼부부를 제도적 보

호가 취약한 다가구·빌라 전세로 내몰고 있으며, 이들은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회수 위험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이나 공동체에 

의해 완충되던 주거불안정의 위험이 개인에게 직접 전가

되는 전환을 보여준다(이명진 등, 2014). 1인 가구에서는 

건강행동 관리와 위험 대응의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면

서 영양불균형, 고위험 음주, 우울, 대사증후군, 고독사 

등 다양한 건강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는데(이미

영과 이미경, 2023), 주거불안정이 가중될 때 이러한 위험

은 사회적 지지의 부재 속에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

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특정 집단을 나열하기보다, 주

거불안정이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어떻게 교차되며 건

강불평등이라는 문제로 드러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 주

제로의 확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연구 대상의 확장: 제도적 사각지대의 포착

셋째, 국내 주거–건강 연구에서 주거취약계층의 개념

은 주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저소득 임차인으로 한정

되어왔으며, 홈리스 역시 거처가 없는 사람, 즉 거리 노

숙인으로 단순화되어왔다. 이로 인해 기존 연구의 분석 

대상은 제도권 주거에 거주하는 집단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주거불안정이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집단은 

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왔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고시원 화재 및 사망 사고는 고

시원·쪽방과 같은 비주택 거처가 여전히 제도적 관리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들 거처는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최저주

거기준의 적용과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 비주



113 한국의 주거와 건강형평성

택 거주자는 주거빈곤 통계나 주거 중재 개입의 주요 대

상에서 배제되기 쉽다(권연화와 최열, 2022). 이는 제도적 

기준 자체가 주거 취약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자료적 한계로 인

해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나 노숙인과 같이 거주 형

태가 비정형적이거나 이동성이 높은 집단은 통계와 패널 

자료에서 포착되기 어려운 문제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주거취약계층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홈리스는 거리 노숙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고시원·쪽방·비주택 거주자처럼 주거 이동과 불

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집단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주거조건이 건강불평등

으로 전환되는 경로를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

여할 뿐 아니라, 향후 연구와 정책 개입의 대상을 재정립

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와 

정책은 비정형주택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을 보

다 정교하게 식별하여, 이들의 주거조건과 건강 문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석 틀과 자료 구축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4. �“주거를 개선하면 건강도 개선되는가?”		
: 중재 개입 연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국내 주거–건강 연구에서는 주거비 완화

나 주거환경 개선과 같은 정책적 중재 개입이 실제로 건

강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가 매

우 제한적인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주거를 건강의 사회

적 결정요인으로 인식하는 논의는 축적되어왔으나, 어떤 

개입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에서 효과적인지를 정책적으

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했

다. 이로 인해 주거정책이 건강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경로와 작동 조건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가장 대표적인 중재 개입 사례는 주거급여와 같은 주거

비 지원 정책이다. 주거급여는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직

접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식

료품·의료비 등 필수재에 대한 지출 여력을 확보하게 함

으로써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크다. 한

국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저소득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수

선비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 보완형 주거정책이다. 따

라서 주거급여 수급 전후의 건강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

는, 주거비 지원 정책이 건강 위험 완화와 생활 안정에 어

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단열·난방·환기 성능 개선과 같은 주거환경 개입

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질병 발생과 조기 사망 위험을 완

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에

서도 에너지바우처,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환경 개선 개입

이 실제로 건강 지표를 어느 정도 개선했는지에 대한 평

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에너지·주거

환경 개선 전후의 변화를 추적하여 의료 이용, 의료비 지

출, 정신건강, 계절별 질병 발생 및 사망 위험 등의 변화

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는 주택 내부

의 물리적 성능 향상에만 국한되기보다, 의료기관·대중

교통·교육 및 상업시설 접근성과 같은 주변 인프라 조건

과 상호작용하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중

재 개입 연구에서는 주택 단위의 ‘주거(Housing)’에 초

점을 둘 것인지, 근린 단위의 ‘주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까지 포함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장기 추적을 통해 건강 효과의 지속성과 집단 간 이질

성을 함께 평가할 필요가 있다.



114 한국건강형평연구 제4권 제1호

V. 나가며 

본 논문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가 단순한 자산이나 거주 

공간을 넘어, 개인의 사회경제적 위치와 결합하여 건강불

평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결정요인임을 보여준

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물리적 주거환경, 주거비 부담, 점

유 형태 등 개별 주거 요소가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해왔으나, 이러한 요소들이 인구

학적·사회경제적 조건과 교차하면서 취약성이 어떻게 누

적되고 증폭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는 주거를 개별적 위험 요인이 아닌 삶의 조

건을 구조적으로 형성하는 환경으로 이해하고, 정책 및 

중재 개입이 건강불평등을 실제로 어느 정도 완화하는

지를 평가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이는 “어

떤 집단에게, 어떤 조건에서” 주거정책이 건강형평성 개

선에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건강형평성 정책의 

핵심적인 축으로 재위치시키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본 논문은 체계적 문헌고찰보다는 국내 주

거–건강 연구의 주요 흐름과 쟁점을 조망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본 논의는 해당 연구 맥락을 이해하

는 데 중점을 두고 해석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본 종설은 한국 사회에서 주거와 건강의 연관성이 어

떠한 방식으로 논의되어왔는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주거정책을 건강형평성 관점에서 재사유할 필요성과 함

께 향후 연구와 정책 논의에서 보완되어야 할 공백과 과

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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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sing and Health Equity in South Korea�
: A Review of Empirical Evidence, Gap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Gum-Ryeong Park1†, Seo-hyun Kang1, Chaewon Yang1

Abstract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documented a well-established link between housing and 

health outcomes. However, in the Korean context, there has been limited attention to how 

these housing factors are interconnected and for whom their effects are most salient. This 

paper highlights the need to reconceptualize housing as a multidimensional condition of housing 

insecurity/precarity. From this perspective, the paper highlights importance of examining 

how housing insecurity intersects with socioeconomic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g., income, employment status, and gender) to cause unequal health consequences across 

populations. Building on this intersectional approach, housing–health research can contribute 

to the evaluation of housing interven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y lead to measurable 

improvements in health outcomes. Such efforts provide critical insights for repositioning 

housing policy as a central instrument for advancing health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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